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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전환에 기반한 
해운산업 전략적 방향성 탐구에 관한 연구 

이 정 민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IMO는 1973년 선박기인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The Internation-

al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 Ships, 이하 “MARPOL”로 약칭)을 국

제협약으로 채택한 이후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 규칙(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이 포함된 MARPOL의 부속서 VI를 1997년에 채택하여 2005년 발효시켰다. IMO는 

MARPOL의 부속서 VI에 따라 선박이 운항 중 배출하는 각종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오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였다(Serra and Fancello, 2020). 또한 IMO는 

2011년 7월 「MARPOL Annex VI」를 개정하여 세계 최초로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를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관리계획(SEEMP)을 통해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

식적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IMO는 2018년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초기전략(IMO Initial Strategy)을 채택하여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

년 대비 50% 감축)를 설정하였으며, 2023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0차 회의에서 기존 

초기전략의 목표를 상향 개정한 “2023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2023 IMO GHG Strategy)”을 채

택함을 통해 2050년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도전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Charles et al., 2021). 이처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

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해운기업의 ESG 경

영을 완성하기 위하여 ①선형개조, ②운항구간 조정, ③노후선 폐선 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

별화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① 고유황

유인 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선박기인 배출가스 세정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추가하

는 방법, ② 황 함유율이 높은 중유 대신 저유황유(Low-Sulfur Fuel Oil, LSFO) 혹은 선박용 경유

(Marine Gas Oil, MGO)로 연료를 교체하는 방법, ③ 석유(Oil)가 아닌 대체 연료인 브릿지 연료

로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로 약칭), 메탄올, 중장기적으로 암모니

아, 수소 등과 같은 선박연료유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Stark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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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년 7월 3일부터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80

차 2023 IMO GHG(Green House Gas) Strategy에 따른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기존 Heavy 

Fuel Oil(HFO)기반의 벙커C를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Paradigm Shfit)이 우리나라 해운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기업(Korea shipping company)은 친환경 선박연료 대

전환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기

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외 제도, 이해관계자, 해사산업계 등이 정치, 경제, 기술적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결합되어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데 유의미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착

안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초국가성과 초월경성에 기반한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 이론, 사회

기술변화에 따른 수용 이론 및 기회의 창 이론을 통해 친환경 해사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

떠한 효과와 한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IMO의 적극적인 환경규제 속도에 맞춰 다양한 선박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

하는 요소가 된 것으로 새로운 선박대체연료에 관한 연구와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

책지원, 경제적 요인 등이 해운산업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선박대체연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IMO의 강력한 환경 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 전환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회, 기술, 환경적으로 미지수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현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미지수의 공

간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발생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 그리고 그 속의 틈새혁신전략(Niche 

Innovations Strategy)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는 해운산업이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echo-friendly fuel shif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

복하고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도록 실제적 상황이나 맥락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기술시스

템 방법에 기반하여 틈새 혁신을 Gap Filling 방식으로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의 방향성을 개선안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렬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기여점을 도출하였다.

해운기업들은 선박을 장기간 사용하는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실증데이터

를 우선시하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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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기업들은 반드시 해운시장의 선두주자

나 추격자가 아니더라도, ‘친환경’에 중심을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스

마트 무버(Smart Mo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9]. 이러한 관

점에서 이 연구는 국내 해운기업이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및 탄소중립을 위한 ESG 기반의 해

운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 추진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해

사분야의 사회기술 레짐의 전환을 해석하는 적합한 ‘기회의 창’ 방법에 기반하여 Multi layer에 따

른 상호작용 과정에서 Niche stream에 수반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특징을 요약하고, 틈새혁신 전략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운기업들은 COVID-19,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복합적인 상

황 속에서 단기간 운임 급등으로 인한 호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자 대신 경로유지

형 전략에 기반한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운기업들의 ‘저비용 고효율 선박운항 전

략’은 높은 생산 및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에 핵심 도전요인이

다. 따라서 정부는 해운기업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에 따른 맞춤형 선

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우량화주들은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에 기반한 선박 신조를 유도할 

수 있는 FOB(Free On Board)기반의 장기운송계약을 해운기업들과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의 공급자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Off-Taker와의 10년~15년 정도의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거래의 불확실

성을 줄이길 희망한다. 더불어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의 독점 공급 구조로 인하여 형

성된 높은 친환경선박연료의 공급 가격과 사전에 완비되지 못한 제반 인프라의 제약은 해운기업

의 친환경선박연료 선택의 핵심 도전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결국 수

요자인 해운기업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 중 어떠한 연료를 선택하는 것이 단기, 중

기, 장기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연료 시장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

을 위한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친환경선박 연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료공급망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뢰성을 상호 확인하는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운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경로의존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

료의 전환에 대한 혁신적이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친환경에 대한 수용자

세는 결국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형 

해운기업의 소극적인 기술수용 전략은 미래에 본인들이 기술격차를 주어진 Time limit 범위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위험요인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결국 중소형 

해운기업은 대형 해운기업과의 기술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위험과 상호 교환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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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략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해운기업들은 현재의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도자와 추격자 전략만으로 새

로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Smart Mover” 처럼 기업규모 및 여건에 맞춰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빠르게 쟁취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 해운기업의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엄격해진 글로벌 친환경선박연료 규

제 및 해운기업에 대한 ESG 실천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규제를 따라가지 못해 과태료를 부

담하거나 선박운항 영업에 불이익을 받아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위험에 직명하고 있다. 따라

서 국가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해운기업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정책, 기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요

소들을 확인하고,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관련된 복잡성과 다층적 상호작용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구는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고, 문헌연구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실증적 결과 

도출에 이르지 못한 점과 특정한 편향이나 미묘한 측면에서 해석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에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적 맥락에서 유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패턴을 이해하고,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장기적인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협력과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통해 해운업계의 친환

경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미래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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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IPCC Tier 3 
기준 컨테이너터미널 환경 효율성 분석

심 민 섭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IPCC(2021,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

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은 1850-1900년 대비 2001-2020년 약 0.99℃ 상승하

였다. 세계 평균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세기 말 최대 1.01m, 해수온도는 최대 3.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CO)이다

(Jung and Chung, 2004).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의 중요성은 지속적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2016년 파리협정 및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

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였다(KMI, 202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향상된 Port Master Data를 통한 선박·선석 호환성 개선, 

선박 재화중량 최적화, 항만 간 운항속도 최적화 등 8대 온실가스 감축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세계의 기후변화 대

응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사회

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순환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이 집중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50 해양

수산 탄소 네거티브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5대 부분(해양에너지, 항만, 블루카본, 수산·어촌, 해운)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만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국내 항만분야는 저탄소 친환경 항만 구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만 구역 내 LED 조명 교체, 항만 탄소저감 건설기술 마련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

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항만에서는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등 항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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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부산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LNG 하이브리드 셔틀캐리어(S/C)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리고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E1컨테이너터미널(E1CT) 3개사의 

야드 트랙터 75대와 트랜스퍼 크레인 4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DPF)을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2월 공공기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친환경 항만하역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에코 안전조끼 전달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광양항에서 운영 중인 야드트

랙터 85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DPF)을 진행하여 항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항만공사는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

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컨테이너물동량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감은 항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항만 경쟁력은 물동량의 이동

과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Liu and Lee, 2019).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항만에서 탈탄소화

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 등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컨

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Chang, 2013; Shin and Jeong, 2013; Lee, 2017; 

Na et al., 2017; Lin et al., 2019). 그리고 국토해양부(2008), KMI(2009, 2021, 2022) 등 정부 

및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산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Tier 1(단일 오염물질 당 공통된 기본 배출계수 활용)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

으며(Chang, 2013; Na et al., 2017; Lin et al., 2019), Tier 2(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장비 종류

와 연료 종류로 구분하여 국가고유 배출계수와 국가고유의 통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Tier 

3(실제 장비 대수, 출력, 부하율 등의 데이터 재원 활용)의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

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17개를 대상으로 KMI(2022)에서 발표한 

Tier 3 방식(실제 출력, 부하율, 장비 대수 등의 데이터 재원 활용)에 따라 도출된 이산화탄소 배출

량 지표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항만분야 이

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은 KMI(2022)에서 발표한 

2021년 항만별 컨테이너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해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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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후의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DEA-SBM 모형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DEA-SBM 모형 분석 시 산출변수는 컨테이너물동량

을 고려하였으며, Undesirable Outputs 모형에서는 산출변수로 컨테이너물동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후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초자료는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DEA-SBM 모형 분석결과, 전체 평균 효율성은 0.643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온 컨

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부산항의 PNC, HJNC로 나타났다. 인천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

영사는 평균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양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

미널 운영사의 효율성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 전체 평

균 효율성은 0.697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온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부산항의 

PNC, HJNC, 인천항의 HJIT, E1CT, 평택당진항의 PCTC로 나타났다. 광양항과 군산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DEA-SBM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효율성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컨테이너물동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항만의 특성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환

경친화적인 운영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항만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 부족한 컨테이너물동량을 극복하고 효율성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탄소중립(Net-zero 2050)을 제안하면서 항만의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IPA)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고자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하역장비 친환경화, 노후예선에 대한 친환경 연료전환, AMP 설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컨테이너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을 통해 크게 향상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을 

부각시키며 컨테이너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항만 장비의 친환경 전환, 항만 내 재생에너지 발

전, 수소 전원 도입 등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 북항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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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HBCT, BPT, DPCT)는 DEA-SBM 모형 분석결과 대체로 평균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CO)을 고려한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 시 효

율성이 평균보다 낮아졌다. 2021년 BCC 모형을 기준으로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HBCT, BPT, DPCT)는 각각 960.8kgCO/TEU, 375.2kgCO/TEU, 1,259.8kgCO/TEU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은 컨

테이너물동량과 환경적인 운영 측면을 동시에 고려 시 타 운영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선사들의 항만선택요인을 살펴보면, 항만시설(Murphy 1991), 

항만효율성(Tai and Hwang, 2005), 지리학적 위치(Nir et al., 2003),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Wiegmans et al., 2008)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부산항은 미주항로와 구주항로와 같

은 기간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있다는 지리학적 위치와 항만시설 등의 장점으로 경쟁력 있는 컨

테이너 환적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항만운영의 기조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Liao et al., 2010, Li et al., 2019), 컨테

이너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양항과 군산항은 유해산출물 고려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파악한 결과 두 가지 분

석에서 모두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테이너터미널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항만운영의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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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디지털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권리 구조와 법제 정합성 

(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어 상 운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 서론: 자율운항선박(MASS)과 데이터권의 문제 제기

자율운항선박(MASS)은 AI, IoT, 위성항법,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운항 시스템으로, 해운산업

의 디지털 전환과 방대한 해사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소유·접근·활용 권한에 대

한 법적 기준은 국내외에서 미비한 상황이며, EU 데이터법은 이에 대응하는 대표적 입법으로 사

용자 중심의 데이터 권리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MASS 환경에서의 데이터 권리 구조, 선원의 데

이터 주권과 인권 보호, 국내 법제의 정합성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이론적 접근 & 2.2 방법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에 따른 해운 데이터 환경 변화 속에서 선원의 인권과 데이

터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을 채택하여 선원을 단순 기술 객체가 아닌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간주하며, 선원의 데이터 접근·

이동·제공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또한 Foucault의 판옵티콘 감시사회 이론을 적용해 MASS가 선

원에게 미치는 심리적·행동적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규범 텍스트 

분석을 통해 EU 데이터법과 국내 법제의 권리 구조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미국, 일본, 노르웨이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도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선

원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조문화 방안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

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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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U 데이터법 핵심 구조

규율 대상은 IoT 기반 커넥티드 제품 및 서비스이다. MASS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커넥티드 제

품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므로, 데이텁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으로 위치하게 된

다.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선원)는 데이터 생성 주체

로서 열람, 이전, 삭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반면 데이터에 대한 법적 또는 실질적 관리 권

한을 가진 자가 데이터 보유자이다. 데이터 보유자는 기술·법적 통제자이나 사용자 권리 보장 의무

가 있다. 데이터 수신자는 사용자의 요청이나 공공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는 제3자이다. 수

신자(공공기관 등)는 명시적 동의와 공공 목적 하에서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다.

2.4 계약 기반 구조

EU 데이터법은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을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접근권·

이동권·공유권·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열람·이

전·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연속적으로 작동해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데

이터 보유자는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와 결합

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GDPR의 보호를 받아 사용자 동의와 고지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EU 데이터법은 기술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권리 구조를 통해 선원의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을 보호하며, 한국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5 데이터법의 계약 구조와 이용 조건

EU 데이터법은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반

의 데이터 이용 구조를 강조한다.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수집되더라도 반드시 명확한 계약을 통해 

사용·이전되어야 하며, 사용자(선원)는 데이터 제공 범위, 목적, 형식 등에 대해 사전 고지 및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제3자나 공공기관 제공 시에도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와 최소한의 데이터 제공이 

원칙이며, 정당한 목적과 사후 통지가 필수이다. 또한 데이터 보유자와 사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조건 금지,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보호 장치도 포함된다.

2.6 데이터 공유와 공공성: 해운산업 내 공공책무

EU 데이터법은 재난, 공중보건, 환경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한다. 자율운항선박(MASS)에서 

생성되는 해사데이터는 해양 재난 대응, 환경 규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은 

최소한의 범위와 명확한 목적,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사용자 권리와 기업 이익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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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또한 기업의 공공 데이터 제공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마련되

어 있다. 이는 한국 해운산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2.7 EU 데이터법의 한계와 비판적 논점

EU 데이터법은 사용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으며, ‘정당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방식과 계약 조건 결

정이 보유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용자 권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해운업은 민감한 데이터

가 다량 생성되는 특수 산업임에도, 데이터법은 MASS 환경의 인권적·노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법이 완성된 규범이 아니라 산업별 맞춤형 보완이 필요한 출발점임

을 시사한다. 한국도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자국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8 일본, 미국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비교법적 분석

일본은 『데이터 전략 2022』를 통해 기술 실증을 기반으로 단계적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데이터 주체 권리 규정은 미흡하다. 반면 자율운항 기술 관련 실증-조정-입법의 선순환 모델은 한

국에도 유연한 법제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은 CCPA 등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를 운영하지만, 직무 기반 데이터나 노동자의 디지털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계약 중심 구조는 

기업 유연성은 높지만, MASS 환경에서는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국은 두 모델을 비판적으

로 수용해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2.9 노르웨이: 실증 기반 규범 정비와 국제 협력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Yara Birkeland’를 상용화하며 자율운항선박의 

설계, 운항, 통신 시스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술 지침을 마련했지만, 선원의 인권 및 데이터 주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족하다. 선원 개인정보 보호는 자율운항 지침이 아닌 EU GDPR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법(PDA)에 따라 규율되며, 정보주체 권리, 감독 체

계,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운항 환경에 특화된 선원 인권 보호 규범은 미흡해, 

기술 발전에 비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10 자율운항선박의 데이터 흐름 구조와 권한 분배의 기술적 전제

자율운항선박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외부 환경과 항해 상태, 해양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

여 자율적으로 항로 설정과 조타·추진 제어를 수행한다. 이 데이터는 선내 통합 네트워크를 거쳐 

자율화시스템에 전달되며, 경제운항, 비상대응, 사고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항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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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VDR)에 순환 저장되며, 무결성 확보, 접근 통제,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 규

명과 기술 개선에 기여한다. 통신 시스템은 LOS, 무선, 위성통신으로 구성되어 원격운항센터

(RCC)와 실시간 연계하며, 안정적 운항을 위한 우선순위 전송 체계를 갖춘다. 수집된 데이터는 항

만당국, 조선사 등과 제한적으로 공유되며, 정보 주체 권리 보호를 전제로 법적 규범 하에 관리된

다.

2.11 자율운항의 발전 단계별 쟁점과 향후 논의 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수준이 AL3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실제 승선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RCC 근

무자와의 통신 내용, 지시 로그, 데이터 접근 등이 새로운 기록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항만 

근로자, 파일럿, 정비 인력 등 일시적으로 선박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영상·음성 장비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수집되고, AI 학습 자료로 장기 보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보호 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반영

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2.12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 평가

국내 법제는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EU 데이터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선원법』은 전통적 노동 규율에 머물러 데이터 권리 개념이 부재하고, 『데이터

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데이터를 주로 산업 자원으로 다뤄 사용자 권리 보호가 부

족하다. 반면 EU 데이터법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열람, 전송, 삭제 등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한다. 

국내에서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정의 조항과 사용자 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 기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 MASS 환경에서 데이터 권리 보호는 기술적 문

제가 아닌 인권과 통제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해운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2.13 해사테이터 권한 분쟁과 계약 기반 조정 구조

자율운항선박(MASS)의 확산에 따라 해사데이터를 둘러싼 선원, 운영사, 공공기관 간 권한 충돌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계약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선원은 데이터 생성 

주체임에도 열람·삭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며, 퇴직 후에도 데이터 삭제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인사 평가 등에도 활용되거나 공공기관에 

절차 없이 제공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운영사와 공공기관 간에도 정보 제공 범위와 비

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 이에 EU의 데이터 처리계약서(DPA)를 참고하여 고용계약서 

내 데이터 권한 명시, 표준화된 요청서 양식 마련, 공공기관 대응 프로토콜 구축, 해사 특화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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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등이 필요하며, DPA는 선원 권리 보호와 다층적 데이터 흐름 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

으로 기능해야 한다.

2.14 연구 설계 요약 및 학문적,정책적 기여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이 생성하거나 기여하는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적 

산출물이 아닌 인격적·노동적 결과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

나 현행 「선원법」과 「데이터산업진흥법」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권리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정

하지 못하고 있으며, MASS 환경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인권적 함의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노르웨이의 관련 법제와 실증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기반 권리 보호, 기술 실증 연계, 국제 정합성 확보 등의 유형

을 도출하고, 한국 법제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적 공백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법제 대응 전

략을 제시했으나, 비교법 분석이 원칙 수준에 그치고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의 시간차, 그리고 

선원 중심 분석에 한계가 있다. EU 데이터법과 국제 규범을 비교하여 한국 법제 정합성을 평가하

고, 일본·미국·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한 실천적 입법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선원법」 개정을 포함한 데이터 권리 구조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 기초를 마련했으며, 

실증 기반 선제적 입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해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권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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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해운 패러다임 전환기에서의  
안전문화 다중비교 연구 

: Hofstede 문화 차원 이론과 Helix Matrix 기법을 활용한 
한국·노르웨이·영국·일본 해운기업 분석 및 한국형 안전문화 모델 제안

정 준 한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본 연구는 글로벌 해운산업의 핵심 구성요소인 안전문화의 형성과 문화적 수용 차이에 주목하

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해운 선진국(영국, 노르웨이, 일본)의 안전문화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형 해운안전문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출발점은 국내 해운기업의 형

식적·절차 중심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실습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체크리스트만으로 안전문

화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ISM Code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안전관리체계이지만, 

동일한 제도적 규범이 국가별 문화적 토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실행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

의 고유한 안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ISM Code를 수용하면서도 비처벌 기반

의 보고문화(Just Culture)와 자율적 위험 공유 시스템(CHIRP)을 정착시켰고, 현장 기반 시뮬레

이션 교육과 DP(Designated Person) 제도 강화를 통해 실질적 책임 중심의 안전문화를 구현하

였다. 노르웨이는 수평적 협의 구조와 현장 맞춤형 Simple SMS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제도 

수용을 특징으로 하며, VR 기반 교육, 일상적 디브리핑, 자율 보고 루프가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은 ISM Code를 문서화 중심, 계층적 승인 체계, 형식적 인증 시스템과 접목시켜, 정형화된 

교육 체계(NAV9000, E-learning)와 규정준수 중심의 보고문화로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이 뚜렷

하다. 이처럼 ISM Code라는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었음에도 각국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제도의 해

석, 운영 방식, 실천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안전문화의 실제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 해운기업

의 안전문화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Helix Matrix 기법을 도입하여 국

가–기업–개인의 계층 간 상호작용 구조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단순 비교가 아닌 다층적이고 순

환적인 문화 내재화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 해운기업의 문화적 현실에 부합하

는 안전문화 정착 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제도·조직운영·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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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ISM Code의 문화적 수용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비교

문화 분석틀을 제안하며, 실무적으로는 국내 해운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은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론적 도구로서, 기업 조직, 정책 수립, 교육,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Hofstede의 문화 차원 지표가 해운안전문화의 제도 수용, 조직 운영, 행동 양식에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문화 분석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6가지 문화 차원 중 해운 현장의 조직 운영 및 행동 기반 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력 거리 지수, 불확실성 회피 지수, 개인주의 지수의 세 가지 지표에 집중하였다.

Helix Matrix는 원래 경영학 및 조직이론에서 제안된 이중 리더십 기반의 조직 구조 분석 도구

로, 역량 중심의 기능 리더(Capability Leader)와 가치 창출 중심의 사업 리더(Value-Creation 

Leader)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헬릭스 구조의 핵심 원리를 

국가비교문화 분석에 확장 적용하였다.

즉, 해운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층(국가 정책, 기업 운영, 개인 의식)을 Helix의 기능적 

병렬 구조에 대응시키고, 이들이 각기 독립적인 구조로 존재함과 동시에 상호 피드백과 조율을 통

해 순환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각 계층은 위계적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영향력

을 갖는 상호작용 구조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방향적 문화 수용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상호변형과 상호 내면화의 동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과 Helix Matrix 기법을 활용하여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해운 선진국의 안전문화 특성을 계층별로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국제 규범(ISM Code)이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

용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국가별 교차분석의 핵심 요약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분석 결과, 세 국가는 제도적 형식 측면에서는 국제기준의 조기 수용, 인증체계 운영, 

교육·보고문화 정착 등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였으나, 각 계층별 실행 메커니즘에서는 뚜렷한 문화

적 차이를 보였다. 국가 계층에서는 영국이 자율규제와 산업 중심의 실행 지침을 채택한 반면, 노

르웨이는 실용주의적 현장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일본은 중앙집중적 규범 통제 모델을 유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Hofstede의 권력거리(PDI), 불확실성 회피(UAI) 수준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 나타났다. 기업 계층에서는 공통적으로 행동 기반 안전관리, 내부 감사, 위험정보 피드백 

루프 등의 제도화를 이루었으나, 일본은 표준화와 계량화 중심의 운영, 노르웨이는 자율적 리스크 

기반 운용, 영국은 절차 개선 중심의 피드백 문화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계층에서도 보고

문화, 교육 방식, 팀워크 수행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심리적 안

전성, 자율 보고, 참여 중심 교육이 정착되어 있었으며, 일본은 위계 기반 보고와 문서 중심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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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국제 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동일한 국제안전관리(ISM) Code가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용 방식과 실

행 전략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안전문화 형성 과정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그 제도가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

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내면화되는지를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층 간 순환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는 Helix 구조를 통해 국가 정책, 기업 운

영체계, 개인의 안전 인식 사이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 구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은 기업의 안전관리 운영체계에 영향을 주고, 기업문화는 다시 선원 개인의 보고 행위

나 안전 인식에 작용하며, 이러한 개인의 경험과 실천은 다시 상위 계층의 제도 개선과 정책 환류

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Helix 구조

는 안전문화 분석의 새로운 해석 도구로 기능한다.    

셋째, 한국형 해운안전문화 모델 개발의 실증적 기초 마련이다. 한국은 문화 지표상 일본과 유

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킨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

는 전략적 벤치마크로서 의미가 크다. 영국의 비처벌 기반 보고문화, 노르웨이의 수평적 피드백 구

조 등은 한국 해운산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해운안전문화모델 설계

에 있어 문화적 기준점과 정책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직문화와 해운 산업 구조에 적합한 한국형 해운안전문

화 모델을 Egg 모델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Egg 모델(TEAM: The Egg Aggregated Model)은 기

술적·제도적 요소(Yolk), 심리적·인식적 요소(Protein), 조직의 핵심 가치와 문화적 기반(Air lay-

er)을 계란의 구조에 비유하여 조직의 안전문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는 이 

Egg 모델에 Helix Matrix 기법을 접목하여, 기존의 정적 층위 구조에 국가–기업–개인 간의 동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단순히 제도나 절차의 문제를 넘어, 문화

적 차이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수용·변형되고, 각 계층에서 순환적 피드백을 통해 내면화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형 헬릭스모델은 Egg 모델의 ‘Tech-

nological, Organisational, Human domain’을 Helix의 국가,기업,개인 계층으로 대입했다.

이러한 층위 간의 관계는 수직적 위계가 아닌 상호 피드백과 환류(feedback)의 나선 구조로 형

성되며, 각각의 변화가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재구조화되는 순환성을 갖는다. 예컨대, 정부 

정책이 기업의 리더십 및 보고체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선원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유도하

며, 구성원의 경험은 다시 기업문화와 정책 개선으로 피드백된다. 이러한 구조는 안전문화의 진화

가 단일 행위자 또는 규범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구조적–문화적–개인적 요인의 통합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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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모델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 및 교육 시스템 강화, 기업 차원의 안전기후 조성과 리더십 훈련, 개인 차원의 심리적 안전성

과 참여 기반 행동 개선이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r(신뢰 기반 조직

문화), Protein(심리적 안전과 자율 행동), Yolk(제도 작동성과 학습기반 점검체계)를 중심으로 하

는 3단계 실천 로드맵과 통합적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로드맵은 단기 캠페인 중심의 변화

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교육·조직 운영·정책 설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하다. 요컨대, ‘K-maritime Safety Culture Helix Model’은 제

도와 문화의 상호작용, 계층 간 순환구조, 내면화 메커니즘을 통합한 이론–실무 연결형 모델로서, 

한국 해운산업의 안전문화 혁신을 위한 종합적 분석 도구이자 실천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향후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 기업의 조직 진단 및 교육 전략, 해양대학의 교과과정 설계 등

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과 적용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기존 해운 안전문화 논의가 제도 도입 여부나 보고율 등의 결과 지표

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간 상호작용, 계층 간 피드백 구조, 문화적 내면

화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

시했다는 데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한국 해운산업이 직면한 제도-문화 간 불일치, 상하 간 의사

소통 단절, 형식주의적 보고 관행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적 보고문화 정착, 리더십 기반 피드

백 구조 구축,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설계 등 실천 가능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의 주된 분석은 문헌조사와 비교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선원 또는 

관리자 대상의 실증조사와 인터뷰 등 1차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정성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

째, 영국·노르웨이·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문화권(예: 남

미, 동남아, 중동 등)의 사례를 포함한 확장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셋째, 제안된 헬릭스모델은 이론적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해운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적용된 실증적 결과나 효과 검증은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해운기업 내 다양한 조직 유형별 안전문화 

특성과 제도 수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선원과 관리자 간 인식 차이, 리더십의 작동 방식, 

심리적 안전성과 행동 변화의 연계 구조 등을 현장 조사 기반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

된 헬릭스모델을 실제 교육훈련 체계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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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ta Act에 따른
해사데이터 관리에 대한 다층적 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운기업의 전략적 대응 
임 하 람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해운산업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

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의 도입은 선박 운항 과정에서 생성

되는 해사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조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연합(EU)은 2023년 「EU Data Act(Regulation (EU) 2023/2854)」를 제정하고,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였다.1) 본 법률은 데이터 접근권, 사용권, 이동권, 공유의

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개인 정보 보호를 넘어선 비개인 데이터와 산

업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자율운항선박의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MASS Code를 개발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사데이터의 생성, 저장, 이동, 공유와 관련된 국제 규범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2)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 규범 변화 속에서 해운기업이 직면하게 될 법적·제도적 도

1)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OJ L, 22.12.2023, Article 50[pdf]. Available at: http://

data.europa.eu/eli/reg/2023/2854/oj (Accessed: 1 April 2025).

2)	 Issa, M., Ilinca, A., Ibrahim, H. and Rizk, P., (2022)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Problems and chal-

lenges facing the regulatory process’, Sustainability, 14, 15630.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

su142215630 [Accessed 1 Jul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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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3)

2. 이론적 배경

해사데이터의 역사적 주권성

해사데이터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구조적 현상이다. 15세기부

터 18세기까지의 항해 데이터는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을 통해 항해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관리하며 폐쇄해(mare 

clausum) 담론을 강화하였다.4)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유해(mare liberum) 원칙을 주장하

며 데이터 공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쿡의 탐사 항해는 당시 최대 규모의 

해상 탐사 데이터를 생산하였고, 이를 국가가 통제된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식 주권과 해양 패

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5)

데칼코마니적 구조와 전략적 변곡점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현재 EU Data Act가 지향하는 데이터 주권과 공유의 패러다임 전환과 본

질적으로 유사하다. 과거 항해 데이터가 은폐에서 공개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현대 해운산업 역시 

폐쇄적 데이터 운영에서 공유와 협업 기반의 데이터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앤

드루 그로브(Andrew Grove)의 변곡점 이론에 부합하며, 해운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변곡

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6) 즉, 데이터는 더 이상 기술적 부속물이 

아닌,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3)	 Chiarella, M.L. & Borgese, M. (2024) ‘Data Act: New Rules about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thens 

Journal of Law, 10(1), 47-62.

4)	 정문수 (2022),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과 태평양 탐사: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에서 누트카 협정(1794)까지,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6(2), p.33

5)	 이학수·정문수 (2019), 「영국 범선의 용당포 표착 사건」,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9), pp.271-276.

6)	 Grove, A. (1999) Only the Paranoid Survive: How to Exploit the Crisis Points That Challenge Every Company, 

Crown Currency.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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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Data Act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

EU Data Act는 IoT 기기와 커넥티드 제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 핵심적으로, 데이터 접근권 강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데이터 이동권 보

장, 그리고 제3국으로의 무단 데이터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한다.7)

데이터 보유자(data holder)는 선박 제조사,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사용자(data user)는 선주사, 선박 운영자, 용선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데이터 수신자

(data recipient)는 항만당국, 기국, 보험사, 정비업체, 제3의 해운사 등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역

할 구분은 기존 해운산업의 공급망 구조와는 다른 법적 지형을 형성하며, 해운기업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 관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U Data Act는 자율운항선박 운용 중 생성되는 해사데이터에 대해 명확한 소유권과 접근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선박 건조자와 기자재 공급자가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졌으나, 이

제는 선주와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특히 긴급 상황

에서는 항만당국, 기국 등 공공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전환과 데이터 상호운

용성도 법적으로 보장된다.8) 동시에, GDPR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이

동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4. 해운산업의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

EU Data Act 시행은 해운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

자, 클라우드 운영자와의 계약에서 데이터 접근 및 이동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해사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이동성과 보안을 

7)	 European Commission (202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COM(2022) 68 final, 2022/0047(COD), Brus-

sels, 23 February[pdf]. Available a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

:52022PC0068 (Accessed: 1 April 2025).

8)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OJ L, 22.12.2023, Article 50[pdf]. Available at: http://

data.europa.eu/eli/reg/2023/2854/oj (Accessed: 1 April 2025).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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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및 데이터 관리자(Data Manag-

er)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국제 규범에 대응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MASS Code, GDPR, EU Data 

Act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법무 

체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데이터 전략이 필요

하다. 즉, 필요에 따라 데이터의 일부는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고, 일부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데

이터 구획화 전략(Data Segmentation Strategy)이 요구된다.

5. 결론

EU Data Act는 해운산업,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상업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는 법률이다. 해사데이터는 단순한 운항 보조 정보가 아니라, 해운기업의 경쟁력, 안

전성,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 변화

가 아닌, 산업 패권의 재편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운기업은 EU Data Act를 단순한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경쟁력 확보의 기

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대응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법규 준수를 양립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

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시대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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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기후변화,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ITLOS Case 31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장 제 민 · 최 민 혁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I.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사건번호 31번)

2024년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Case No.31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한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보호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본 의견은 바누아투, 

투발루, 팔라우 등 9개국으로 구성된 소도서국위원회(COSIS)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권고적 의견

을 채택한 것으로, 기후변화를 국제해양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권고적 의견 내용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오염은 물질 또는 에너지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

입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행위는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3) ‌�기후변화 및 그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의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당사국은 ‘엄

격하고 상당한 주의의무’(stringent due diligence obligation)를 부담한다. 

4) ‌�그러한 의무는 결과적 의무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최선의 조치와 협력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절차적 성격의 의무이다.

본 권고적 의견은 해양법의 해석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범적으로 확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전통적 해양오염 개념에 포함시킨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법적 논의를 넘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소도서국의 

거주하는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 보호와 국제적 연대와 책임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는 신

호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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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후위기로 인한 소도서국의 실제적 문제

해수면 상승은 소도서국에서 단순히 해안선의 후퇴를 넘어 국가 존립과 주민의 생존 기반을 위

협하는 중대한 재난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은 최대 1미

터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의 영토가 물리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투발루와 키리바시, 마셜제도, 니우에 등 다수의 태평양 소도서국은 평균 고도가 불과 수 미터

에 불과해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에 취약하다. 투발루 정부는 주민 일부의 해외 이주를 정부 정책

으로 채택하고 있으며1), 바누아투는 이미 일부 공동체를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계획을 실행하

였다.2)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팔라우 등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국가들도 점진적 해안 침식과 지하

수 염류화, 농지 손실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주가 임시적인 재난 피난이 아니라, 국토 상실과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디아스포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

결권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도 근본적 위협을 가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를 “점진적 실

향(slow onset displacement)”으로 규정하며, 난민 지위나 법적 보호 체계의 공백을 지적해 왔

다. 현행 국제난민법과 이주 관련 협약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III.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민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장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slow onset)’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슬

로우 온셋 현상은 단기적인 재난으로 인한 이주보다 장기적이고 영구적이며 회복불가한 이주를 유

1)	 McNamara, K. E., & Farbotko, C. (2017). Resisting a 'Doomed' Fate: An Alternative to Climate Change De-

terminism in Tuvalu. Asia Pacific Viewpoint, 58(3), 362-375. doi: 10.1111/apv.12157 (투발루 정부는 뉴질랜드와 

협력해 Pacific Access Category Visa를 통해 주민 이주의 경로를 제도화했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간주)

2)	 바누아투의 공동체 내륙 이주 사례, Republic of Vanuatu(2015), p.10; Campbell(2010), p.65; Reuter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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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섬나라 국가에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3)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은 이미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다수 소도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지의 Vunidogoloa 마을은 해수면 상승과 반복되는 해안 침수로 인해, 2014년 주

민 전원이 약 2킬로미터 내륙으로 강제 이전하였다. 이는 태평양 섬 국가 최초의 공식적 기후 이주 

사례로 기록된다. 피지 정부는 이후 약 830개 취약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가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

이다.4) 또한, 키리바시 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피지에 6,000에이커 규

모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일부를 이주시킬 수 있는 안전망”으로 활

용할 방침임을 공표하였다.5) 투발루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상실될 위기에 놓

였으며, 뉴질랜드와 “Pacific Access Category”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수의 주민이 이주할 수 있

는 경로를 제도화하였다.6) 이러한 사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실향이 점진적이며 영구적인 특성을 

지니며,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적 문제임을 보

여준다.

IV.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실향민의 난민 지위 인정 및 인권 동향

1. 국제법상 공식 ‘기후 난민’ 지위

기후위기로 인한 실향민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의 상실과 심각한 훼

손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박해(perse-

cution)’를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박해의 사유에 기후·환경적 이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3)	 IOM Outlook on Migra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2022)

4)	 Fijian Government. (2014). Relocation Guidelines for Communities Displaced by Climate Change.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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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난민(climate refuge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더

라도, 법적 지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인구에 대한 보호 체계에 근본적 공백이 존재한다.

2. 지역적·국제적 진전 사례

2025년 7월 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명시하고, 회원국들에 온실가

스 감축 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며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관점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주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멕시코·바하마 등 기후 

실향 사례가 공식 증언으로 제출되었으며,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기후 실향

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해외 정책 및 입법 시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 이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비자(humanitarian visas)’를 도입하거나 임시 

체류 제도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착 허가나 영주권 부여 등 영구적인 보호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 기후 이주 대응을 위한 Climate Displaced 

Persons Act 등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의회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V. 기후위기 실향민의 난민 지위 인정의 필요성과 한계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단지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과 국제법 질서에 도전하는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민 문제는 단순한 국내 이주의 범주를 

넘어서, 국제 사회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할 국경을 초월한 인권·환경·법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양한 문재를 초래하여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후위기 실향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

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 피해의 발생과 특정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온실가스는 복수의 국가에서 수십 년 간 누적되어 온 결과이며, 피해 발생 또한 간접적

이며 비선형적이다. 따라서, ‘국가책임론’(State responsibility)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난민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에 

채택된 조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나 온실가스 배출 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조약 해석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해양환경오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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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으며, 해석론적 접근을 통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1951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

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

나 기후위기 실향민은 이러한 박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기 어렵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리적 국토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등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국제법상 난민 보호 대상이 아니다. 결국, 기후위기 실향

민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은 단지 법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실현의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전지구적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논의 확대에도 실질적인 구속력 및 강제성을 가진 법적 규범이 여전히 부재

하다. 현재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권고적 의견, 비구속적 선언, 자발적 이행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실향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거나 책임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다. 파

리협정 역시 기후 이주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할 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

으며,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Ⅵ.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이주와 

실향으로 인한 난민 등의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바누아투, 투발루와 같은 소도서국 주

민들은 자국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무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위기를 해양환경오염의 범주로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판결이다. 그러나 이러

한 의견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기후위기 실향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시점이다. 해양법과 

난민법, 인권법을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법적·정책적 고민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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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만든 식탁
: 동서양 해양 식문화의 교차와 확산

신 재 영 l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은 단순히 식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

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유산입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살아

온 지역은 해양이라는 독특한 공간과 환경에 의해, 매우 고유한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동아시아, 지중해, 그리고 선박 위라는 세 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해양 식문

화의 형성과 전파 과정을 살펴보며, 이들이 어떻게 인류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

야기하고자 합니다.

1. 동아시아의 발효음식 문화 - 자연과 공존한 보존의 기술

동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쌀 문화권으로, 밥과 함께 곁들일 다양한 반찬 문화가 발달해왔

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 식량 보관이 필수적이었던 환경은, 발효 기술을 자연스럽

게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은 모두 메주에서 출발한 장류이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풍미가 

깊어 주식인 밥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중국에서는 두장(豆醬)이라는 콩을 발효시킨 장이 그 시초

가 되었고, 이 두장은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며 지역의 기후와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일본의 쇼유(간장)와 미소(된장)는 한반도를 거쳐 들어온 장문화의 또 다른 진화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장류 외에도, 야채를 소금에 절여 만든 김치, 장아찌류, 그리고 생선이나 해산물을 염장

한 젓갈은 겨울철 저장과 항해용 식량 확보라는 목적에서 발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젓갈은 매운 

양념을 더해 비린내를 줄였고, 일본은 재료 본연의 향을 살려 술안주 등으로 활용하며 각기 다른 

미감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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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아시아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조리 기술을 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문화적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효 문화는 동남아시아로도 전파되며 새로운 

음식 문화와 조리법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중국의 황두장을 볶아 만든 ‘작장면’이 

한국에서 자장면으로 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선박 위의 식문화 - 바다에서 만들어진 생존의 레시피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항해해왔고, 그만큼 선박 위 식문화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반영된 독

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선박에서의 식사는 제한된 재료, 긴 항해 시

간, 보존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음식이 **하드택(Hardtack)**입니다. 밀가루, 물, 소금만

을 섞어 돌처럼 굳힌 이 건빵은 수개월 이상 부패 없이 보관이 가능해 선원들의 기본 식량이었습니

다. 단단한 만큼 입 안이 까지고 이가 부러지는 사례도 많았지만, 물이나 스튜에 불려가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사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염장 고기와 말린 생선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salt pork)는 그 효율성과 보존성 덕분에 영국 해군의 식량 배급표에 오랫동안 포함되어 있었습

니다. 고기나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방식은, 바다 위에서도 부패 없이 단백질을 확보하려는 지혜

의 산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Lobscouse(랍스카우스)**라는 스튜입니다. 선원들이 배에 남은 재료를 끓여 만

든 이 스튜는 일정한 레시피 없이 ‘그날그날 있는 재료로 만든 즉흥 요리’였지만, 모든 선원이 같은 

냄비에서 나눠 먹는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리버풀 등 북유

럽 항구 도시에서는 랍스카우스를 지역 전통 음식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하는 문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선상에서의 럼(Rum) 문화도 주목합니다. 단순히 술이 아닌 럼은 물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항균·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록(Grog)’은 괴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선원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불

어 전투에서의 승리나 국가 기념일에 럼을 나누는 문화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의식으

로도 기능했습니다.



2025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254

3. 지중해의 해양 식문화 - 교류 속에서 피어난 다양성

지중해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식문화는 단순한 생존

을 넘어서, 이슬람·유럽·아랍·아메리카 등 다양한 문화가 오가며 만들어낸 융합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전파된 **가룸(Garum)**이라는 젓갈을 즐겼고, 이는 현대의 엔초비 

소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젓갈 문화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저장성과 풍미를 확보하는 방식이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랍과의 교역을 통해 들어온 생선 초절임 요리는, 튀김 생선에 식초 소스를 얹는 **에스카

베체(Escabeche)**로 변화하였고, 이슬람 제국의 쌀 요리 필라프는 스페인에 들어와 **빠에야

(Paella)**로 발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의 수입이 아니라, 문화 간 접촉이 새로운 음식 형태

를 탄생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5~17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신대륙으로부터 토마토와 파프리카 같은 작물이 유입되며 지중

해 음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관상용이던 토마토는 점차 파스타에 활용되며 

해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고, 파프리카는 빠에야나 다양한 소스 요리에 적극

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중해 식문화가 타문화 수용에 유연하고, 열린 생태계를 지

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동아시아의 발효음식, 선박 위 생존식, 지중해의 융합요리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된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이 만든 보존, 교류,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

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

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한 숟가락의 된장국, 한 그릇의 파스타, 그리고 따뜻한 스튜 한 접시에는 수백 

년을 거쳐 발전한 바다의 기억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식탁 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